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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정부의 예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지방재정의 부문별 재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입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총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수수료와 같은 세외수입으로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려고 하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입 전략을 선택하려고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세원 확대 등 지방세의 배분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지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는 자율적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매칭배분 등 의무재원의 배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으로 보통교부세가 특정사업에 배분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통교부세 증감과 투자적 경비의 증감간에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이 충분할 경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 of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the effects of the local shared tax increase on the increase in each sectoral budget in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in terms of local revenue,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strategic steps to increase total revenue. The local government sought revenue strategies such as securing more revenue from non-local taxes like user fees, and minimizing the burden on residents. Therefore, improvements to the allocation structure of local taxes, such as the expansion of local tax bases, are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expand their revenue.

          In addition, in terms of local government spending, even though the general local shared taxes are used as autonomous resources, they are also being used for the allocation of mandatory resources, such as the matching allocation of central government-subsidized projects. Therefore, the study confirms that fiscal policies are needed for increasing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y rate to minimize distributing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to particular projects for utilization as an independent resource. In addition, as the study shows significance between the general local shared tax increase and the increase in investment expenses, the local government has confirmed the will to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if there are sufficient independen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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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에서 수입은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규모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수입 이외에도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이전수입에 의해 그 크기와 재정의 안정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포함된다. 2018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수입에서 지방교부세는 17.89%로 세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통교부세의 규모는 전체 지방재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게 되며, 이는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자체적인 재원으로 지방의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불균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통교부세를 이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예산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즉, 이전된 보통교부세를 지출 부문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도하고 있는 재정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지방재정에서 일반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지방교부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성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끔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의 주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계층간 수직적인 재정형평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주요한 성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1). 그리고 이에 따라 자체적인 재원 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의 증액이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인상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2),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원확보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보통교부세가 법정교부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편성은 단기적으로 내·외부의 재정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보통교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원되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안정적인 수입으로 기대하면서 재원을 배분할 것이다. 이러한 보통교부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 재정역량과 자율성, 재정적 의사결정의 특성을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지방재정의 부문별 재원 증감과의 관계에 대한 조정 효과를 파악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전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향후 바람직한 지방재정 체계 설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보통교부세의 이해
      
        1. 보통교부세 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재정의 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 지방교부세 제도이다(행정안전부, 2018).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 보통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공제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97%와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교부세 정산액의 97%를 합산한 금액이다(행정안전부, 2018). 2018년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 4,173억 원을 제외한 227조 9,802억 원의 19.24%인 43조 7,831억 원으로, 여기에 부동산교부세 1조 7,801억 원, 소방안전교부세를 합하여 총 45조 9,805억 원이 재원이 된다. 이에 따라 2018년 보통교부세는 42조 4,696억 원 규모가 된다.

        1993년 지방교부세가 44,131억원에서 2018년 459,805억원으로 15년 동안 941.91%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1993년 40,119억원에서 2018년 424,696억원으로 15년 동안 958.59% 증가하였다.

        
          <표 1> 
				
          

          
            지방교부세 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장액교부금)
            

          
          
            	1993
            	44,131
            	40,119
            	4,012
            	
            	
            	
          

          
            	1994
            	47,246
            	42,951
            	4,295
            	
            	
            	
          

          
            	1995
            	54,842
            	49,857
            	4,986
            	
            	
            	
          

          
            	1996
            	63,777
            	57,979
            	5,798
            	
            	
            	
          

          
            	1997
            	67,987
            	61,427
            	6,143
            	
            	
            	(418)
          

          
            	1998
            	70,392
            	63,538
            	6,354
            	
            	
            	(500)
          

          
            	1999
            	67,108
            	57,825
            	5,783
            	
            	
            	(3,500)
          

          
            	2000
            	82,665
            	74,687
            	7,469
            	
            	
            	(510)
          

          
            	2001
            	122,890
            	111,195
            	11,120
            	
            	
            	(575)
          

          
            	2002
            	122,594
            	108,849
            	10,885
            	
            	
            	(2,860)
          

          
            	2003
            	149,107
            	122,385
            	12,239
            	
            	
            	(14,433)
          

          
            	2004
            	144,691
            	130,129
            	13,013
            	
            	
            	(1,549)
          

          
            	2005
            	198,775
            	179,276
            	7,116
            	8,454
            	3,930
            	0
          

          
            	2006
            	214,614
            	186,915
            	7,434
            	10,065
            	10,200
            	
          

          
            	2007
            	251,969
            	213,162
            	8,528
            	11,387
            	18,892
            	
          

          
            	2008
            	310,990
            	257,959
            	10,394
            	13,784
            	28,853
            	
          

          
            	2009
            	283,196
            	230,321
            	9,243
            	12,305
            	31,328
            	
          

          
            	2010
            	280,128
            	246,791
            	9,929
            	13,187
            	10,221
            	
          

          
            	2011
            	308,952
            	272,747
            	11,010
            	14,575
            	10,620
            	
          

          
            	2012
            	341,862
            	301,914
            	12,580
            	16,154
            	11,214
            	
          

          
            	2013
            	357,246
            	315,581
            	13,149
            	16,886
            	11,630
            	
          

          
            	2014
            	356,982
            	318,845
            	9,861
            	16,884
            	11,391
            	
          

          
            	2015
            	348,881
            	321,762
            	9,874
            	
            	14,104
            	3,141
          

          
            	2016
            	379,673
            	350,237
            	10,832
            	
            	14,457
            	4,147
          

          
            	2017
            	443,639
            	410,323
            	12,690
            	
            	15,491
            	5,135
          

          
            	2018
            	459,805
            	424,696
            	13,135
            	
            	17,801
            	4,173
          

        

        
          
            자료 : 행정안전부(2018). 『201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행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를 산출하고, 지방세 등 자체적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교부세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지만, 교부된 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무조건부 교부금의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일반재원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분권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의존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과연 지방재정의 재원 배분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 효과
        
          1) 재원조달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와 같은 자체수입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우리나라는 국세 위주의 중앙 집중적인 조세체계와 지역별 자원분포 및 경제력의 차이, 재정수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일정 부분 중앙 또는 상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지방정부에게 재원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통교부세 제도를 통해 지방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하는 경우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재원이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자연스럽게 재원이 더 부족한 곳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체적인 세입 확대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방의 자체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미달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배분받게 되는 보통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지방의 재정수요를 감소시키거나 늘리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고려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자체수입을 확장하면 보통교부세는 감소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 확보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기존에 다수(배인명, 2010; 서정섭 2010; 민기 2013; 김종희 2014) 이루어져 왔다. 특히, 김종희(2014)는 재정이전이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방해하는 유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이전재원이 자체재원을 감소시키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변수이며, 특히 무조건부 보조금인 교부세와 지방정부의 징세노력과 관련이 있는 세수입 사이에서 그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재정력이 열악할수록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배인명, 2010; 서정섭, 2010)와, 기존 보통교부세 배분 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의 선택적 법정률 제도 도입을 제시하는 연구(민기, 2013)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 지방재정 형평성 효과
          지역 간 존재하는 세원의 편차 및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지역의 격차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재원확보를 위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 여건의 지역 간 불균등과 인구집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유용한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수요와 수입을 측정하고, 수입과 수요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형평화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즉,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standard fiscal revenues)이 기준재정수요액(standard fiscal needs)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족분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는 무조건적인 보조금이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교부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재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같은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지만, 지나친 재정형평성의 강조가 자치재원의 확보 유인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재정조정제도의 효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기도 한다. 즉, 개별 이전재원의 재정조정 효과만을 중심으로 설계된 다양한 지방재정조정 제도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동할 경우에 이전재원의 재정조정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최원구·김진아, 2017). 그리고 개별 이전재원에서도 재정형평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한 이유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의도한 재정조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역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황소하, 2017).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그간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수 이루어져 왔다. 김태일(1999)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들 간 재정형평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정의 불균등성을 심화시켰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방법론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흥주·박상철·구찬동(2014)은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연도별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재정형평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창균·전지성(2015)은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산정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관계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김홍환(2016)은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 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배분 전화 후의 변이계수를 비교한 결과 재정형평화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 약화는 인센티브에 대한 확대와 함께, 전체 지방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재원규모의 감소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원구·허등용·김진아(2017)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와 시군으로 구분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지니계수와 재정조정계수를 살펴본 결과 보통교부세 제도는 시도 간에 있어서 재정형평화 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나, 시 간에는 작동하지 않으며, 군 간에서는 연도에 따라 효과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소하(2017)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로서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현재의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며,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는 재정력의 순위변동에 의한 것으로 대체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형평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재정지출의 끈끈이 효과
          지방교부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형평화 및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조기태 외, 2014; 임상수, 2015: 박선희 외, 2009; 김준현, 2013)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 및 보조금의 지급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중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소득효과 이상으로 팽창된다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보조금이 보조금 규모 이상으로 지방재정의 지출을 팽창시킨다는 것이다(김택규, 2016).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끈끈이 효과의 발상 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연구들(문병근 외, 1998; 배상석·류세은, 2007; 황태연·신현철, 2012; 김준현, 2013)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김준현(2013)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 황태연·신현철(2012)은 시군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의 끈끈이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시는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군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임상수(2015)는 지방교부세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증가, GRDP 대비 지출비중 상승 등에 대한 관계분석을 통해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학자들은 지방정부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과잉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전상경, 2006). 그리고 중앙정부의 무조건적인 보조금은 지방정부 지출에 대한 자극 효과가 주민들의 소득 증가가 미치는 자극 효과에 비해 큰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끈끈이 효과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Gramlich, 1987; 박선희 외, 2009; 임상수, 2016).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지방정부가 사용할 재원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일 수 있으나, 교부세를 지급받은 것보다 지방재정의 지출이 더 많다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지역주민에게도 조세가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 고유의 자율적인 재원이므로, 본래 제도가 목적한 바와 다르게 이탈되어 낭비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치재정의 취지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인 지방교부세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섬세한 관리가 중요하다(허원제·김영신, 2016: 23).

        

        
          4) 재정운용의 자율화 효과
          이전재원은 크게 조건부와 무조건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건부 보조금은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재원이며, 반대로 무조건부 보조금은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배인명, 2017b). 지방교부세는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 보조금인 동시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부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 중에서 특정보조금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와 간섭의 수준이 높은 재원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혹은 포괄보조금과 같이 이전되는 재원이지만 자‘일반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 중에서 특정보조금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와 간섭의 수준이 높은 재원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혹은 포괄보조금과 같이 이전되는 재원이지만 자

          지방교부세는 1999년까지 내국세의 13.27%를 유지하다가 2000년부터 비율이 15%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9.13%, 2006년에는 19.24%로 증가하여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일반재원인 교부세의 규모가 점차 확충되면서 지방재정의 운영 자율성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세와 보조금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며,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에서 보통교부세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재원이라는 특성도 존재하고 있어, 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즉,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재원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운영과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 및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Ⅲ. 분석모형 및 연구설계
      
        1. 분석모형 설정
        앞에서 논의한 선행연구의 내용인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지방교부세의 지방재정 형평성 효과, 재정지출 효과, 그리고 재정운용의 자율화 효과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증감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모형은 지방예산 편성 방법, 그리고 지방의 재정적 의사결정 행태를 고려하였다. 연구의 가설과 변수의 설정 등 연구설계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논의 및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연도별 보통교부세 배분의 증감과 지방예산의 각 부문별 증감을 상관관계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은 선행연구의 내용과 연계를 고려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재원은 기능별, 기관 및 부서별, 성질별 등 부문별로 배분되어 지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문별 재정지출은 재정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전년도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특정재원이라 하고, 지방채 역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이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원이라 하며,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시도의 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재원별 수입증감이 부문별 지출증감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배분에 대한 예산결정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규모를 갖고 있으며, 점증주의적인 예산의 속성으로 전년도의 예산규모나 배분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결정을 할 때, 당해 연도 세입의 증감은 세출의 증감에 연계되어 있을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구분하고 다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한다면,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일반재원은 자율적 지출에 충당하고 특정재원은 특정지출에 충당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지방예산의 수입-지출 증감 모델
          
          

          

        

        이상과 같은 측면은 재원별 수입증감과 부문별 지출증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일반재원의 수입증감은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원으로서 자율적인 지출증감에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보조사업의 매칭의무와 같이 일반재원으로 특정지출에 배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으로서 자율적으로 지출에 배분할 수 있는 자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 간 증감관계 모형을 적용하여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가 어떠한 지출행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통해 지방자치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재정 역량 제고와 자율적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지방재정에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보통교부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지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자율적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보통교부세를 배분받는 것이 지방재정 지출의 자율성에 실제로 기여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행태는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각각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는 것은 전제로 하여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배분의 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정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즉, 자체수입의 크기가 작다면,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체적인 재원 확충노력을 보통교부세 배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결과적으로 부담을 담소시키고 보통교부세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둘째,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지출부문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지출은 보조사업과 같이 중앙정부나 상위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해 지출이 정해진 부문에 매칭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자체적인 고유사업이나 정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결정에서 보통교부세와 같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특정 지출부문에 배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부문의 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지방재정의 부문별 지출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보통교부세 수입에 따른 지방재정 행태 모델
            자료 : 이용환 외(2018).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2. 연구설계 및 가설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지출과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 효과 및 재정지출 관계 모형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도록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노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결정 과정에서 예산 지출의 부문별 배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보통교부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액을 비교하여 부족액을 배분받게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액이 취약하면 보통교부세 배분이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는 보통교부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방세 수입 등의 자체수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최종적인 보통교부세 배분은 기초재정수입액에 지자체의 자체수입 노력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같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지방세 수입과 자체적 노력여지가 있는 세외수입 노력을 보통교부세 확보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므로, 보통교부세의 증가는 지방세출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개발 및 지역 주민의 복리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원 배분을 결정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안녕은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임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통교부세의 증가는 사회복시 서비스화 함께, 지역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도로건설 및 관리, 도시철도, 해운 및 항만의 시설확충과 관리, 공항 건설 및 보수, 대중교통 시설 확보 및 관리,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와 같은 수송 및 교통 관련 투자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특히 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러나 지방의 고유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편성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서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은 국비 및 도비 보조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이 결정되므로, 각 기능별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방예산을 얼마나 매칭해야 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배분 자율성이 실제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재정환경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부담이 클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통한 일반재원 확충이 있는 경우에도 자율적인 재원배분이 제한적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 같이 국고보조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출이 클 것이며, 보통교부세 수입에 따른 일반재원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에 이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관 내부 및 지역사회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 및 일반공공행정분야, 안전분야 등이 있을 수 있다. 지방에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유지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는 보통교부세 이전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연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5,489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였으며, 이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3). 지방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배분받아 재정을 운영하므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민간이전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에는 지역 내 민간행사 지원이나 사회단체 운영 지원 등과 같은 사항의 비용이 해당될 수 있으며, 포상금, 보상금, 출연금 등 민간이전 재원은 그 효과가 지역 내에 한정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적 경비의 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의 증가로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적 경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통교부세의 증가가 지역의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면, 보통교부제가 목적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정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배분을 통해 확충된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따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보통교부세 증감과 예산배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증감과 지방예산의 세입 및 세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 보통교부세 증가는 자체세입 감소에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증가는 지방세, 재산세, 세외수입, 지방채는 감소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보통교부세 증가는 기능별 지방세출 증가에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증가는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기타 기능별 지출이 증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보통교부세 증가는 성질별 지방세출 증가에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증가는 인건비, 민간이전, 투자적 경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수입을 의미하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사용하였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지출이 결정된다. 이러한 무조건부 보조금의 경우 일반재원이므로 지방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적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2) 종속변수
          보통교부세의 지출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종속변수로 지방재정의 기능별 세출예산과 성질별 세출예산을 활용하였다. 우선,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지방세4) 및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세출은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UN의 정부기능분류인 COFOG)에 부합하는 분류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세출 배분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보통교부세 세입이 증가하면 하천 정비,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같은 분야의 재원 배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SOC 사업 분야는 지역발전 및 개발을 위한 투자비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지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지출규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분야로,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출들은 복지 및 환경 관련 정책과 같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된 정책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재정 세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분석은 취약한 지방재정에서 보통교부세 수입과 사회복지비의 증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재정의 성질별 세출 중 인건비, 민간이전, 투자적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자원배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인건비, 일반공공행정비,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고정적인 지출경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재원을 배분해야 하므로 보통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고정 지출경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한편, 민간이전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의 다양한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및 전출금 등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지출하는 것으로 지역의 후생을 확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투자적 경비는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성질별 분류에 따른 것은 아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이 있는 지출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시설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적 경비의 증가는 지역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변수 측정 지표
            
            

          

          
            
              
                	변수
                	정의
                	출처
              

            
            
              	지방세입변수
              	보통교부세 증감률
              	((t년도 보통교부세-t-1년도 보통교부세)/t년도 보통교부세)×10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지방세 증감률
              	((t년도 지방세-t-1년도 지방세)/t년도 지방세)×100
              	지방재정연감
            

            
              	재산세 증감률
              	((t년도 재산세-t-1년도 재산세)/t년도 재산세)×100
              	지방재정연감
            

            
              	세외수입 증감률
              	((t년도 세외수입-t-1년도 세외수입)/t년도 세외수입)×100
              	지방재정연감
            

            
              	지방채 증감률
              	((t년도 지방채-t-1년도 지방채)/t년도 지방채)×100
              	지방재정연감
            

            
              	성질별 세출변수
              	인건비 증감률
              	((t년도 인건비-t-1년도 인건비)/t년도 인건비)×100
              	지방재정연감
            

            
              	일반보상금 증감률
              	((t년도 일반보상금-t-1년도 일반보상금)/t년도 일반보상금)×100
              	지방재정연감
            

            
              	포상금 증감률
              	((t년도 포상금-t-1년도 포상금)/t년도 포상금)×100
              	지방재정연감
            

            
              	출연금 증감률
              	((t년도 출연금-t-1년도 출연금)/t년도 출연금)×100
              	지방재정연감
            

            
              	민간이전 증감률
              	((t년도 민간이전-t-1년도 민간이전)/t년도 민간이전)×100
              	지방재정연감
            

            
              	전출금 증감률
              	((t년도 전출금-t-1년도 전출금)/t년도 전출금)×100
              	지방재정연감
            

            
              	기타전출 증감률
              	((t년도 기타전출-t-1년도 기타전출)/t년도 기타전출)×100
              	지방재정연감
            

            
              	기금전출 증감률
              	((t년도 기금전출-t-1년도 기금전출)/t년도 기금전출)×100
              	지방재정연감
            

            
              	투자적 경비 증감률
              	((t년도 투자적 경비-t-1년도 투자적 경비)/t년도 투자적 경비)×100
              	지방재정연감
            

            
              	일반공공행정 증감률
              	((t년도 일반공공행정-t-1년도 일반공공행정)/t년도 일반공공행정)×100
              	지방재정연감
            

            
              	공공질서및안전 증감률
              	((t년도 공공질서및안전-t-1년도 공공질서및안전)/t년도 공공질서및안전)×100
              	지방재정연감
            

            
              	기능별 세출변수
              	교육 증감률
              	((t년도 교육-t-1년도 교육)/t년도 교육)×100
              	지방재정연감
            

            
              	문화및관광 증감률
              	((t년도 문화및관광-t-1년도 문화및관광)/t년도 문화및관광)×100
              	지방재정연감
            

            
              	환경보호 증감률
              	((t년도 환경보호-t-1년도 환경보호)/t년도 환경보호)×100
              	지방재정연감
            

            
              	사회복지 증감률
              	((t년도 사회복지-t-1년도 사회복지)/t년도 사회복지)×100
              	지방재정연감
            

            
              	보건 증감률
              	((t년도 보건-t-1년도 보건)/t년도 보건)×100
              	지방재정연감
            

            
              	농림해양수산 증감률
              	((t년도 농림해양수산-t-1년도 농림해양수산)/t년도 농림해양수산)×100
              	지방재정연감
            

            
              	산업·중소기업 증감률
              	((t년도 산업·중소기업-t-1년도 산업·중소기업)/t년도 산업·중소기업)×100
              	지방재정연감
            

            
              	수송및교통 증감률
              	((t년도 수송및교통-t-1년도 수송및교통)/t년도 수송및교통)×100
              	지방재정연감
            

            
              	국토및지역개발 증감률
              	((t년도 국토및지역개발-t-1년도 국토및지역개발)/t년도 국토및지역개발)×100
              	지방재정연감
            

            
              	과학기술 증감률
              	((t년도 과학기술-t-1년도 과학기술)/t년도 과학기술)×100
              	지방재정연감
            

            
              	예비비 증감률
              	((t년도 예비비-t-1년도 예비비)/t년도 예비비)×100
              	지방재정연감
            

            
              	기타 증감률
              	((t년도 기타-t-1년도 기타)/t년도 기타)×100
              	지방재정연감
            

          

          
            
              주 : 이용환 외(2018).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의 분석지표를 활용하였음.
            

          

          

        

      

      
        3.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147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5년에서 2016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불교부단체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안양, 안산, 부천, 창원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2006. 7)으로 통합·폐지된 북제주군, 남제주군과 행정시로 전환되어 자치권을 상실한 제주시, 서귀포시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창원시 출범(2010. 10)으로 통합·폐지된 마산시, 진해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폐지된(2012. 7) 연기군, 청주시로 통합·폐지된(2014. 7) 청원군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대상 기간인 2005년에서 2016년 사이 각 연도의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과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제정되면서 새로이 설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2008년부터 2016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인 보통교부세과 지방지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보통교부세와 자체세입 간 상관관계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보통교부세와 자체세입 증감률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의 증감은 지방세 수입증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세외수입의 증가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중 시의 경우는 보통교부세와 세외수입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군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증감이 지방세 증감과 음(-)의 관계를, 세외수입의 증감과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수입과 지방세 확충노력과의 관련성은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 수입은 전체 자체세입 중, 재산세를 제외한 기타 지방세와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세 수입의 확충에는 적절히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보통교부세와 세외수입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의 수입에 더해 세외수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자체수입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세외수입을 재원확충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 등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세목·세율·세원 확보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재원확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보통교부세 증감과 음(-)의 관계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세의 신장성이 지방세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배분액 증가에 비해 지방세의 증가가 답보 또는 감소상태이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 
				
          

          
            보통교부세와 자체세입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보통교부세
              	지방세
              	재산세
              	세외수입
              	지방채
            

          
          
            	시·군 전체
            	보통교부세
            	1
            	-.069*
            	0.021
            	.185**
            	0.005
          

          
            	시
            	보통교부세
            	1
            	-0.083
            	0.001
            	.141**
            	-0.023
          

          
            	군
            	보통교부세
            	1
            	-.076*
            	0.07
            	.242**
            	0.036
          

        

        
          
            주 : 2008~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과 『지방재정연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보통교부세와 기능별 세출 간 상관관계
        기초자치단체 시군 전체의 보통교부세와 기능별 세출의 증감률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의 증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의 증감과 기능별 세출 중 환경보호,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증감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에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의 증감과 양(+)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과 같이 보조사업이 많은 부문에서 지출과 보통교부세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부문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지출 부문에서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시에서는 나타나지만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시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것은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자가 시에서 특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출부문과 보통교부세의 관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아 보조사업 등의 매칭부문에 지출하는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각 부문의 주요 사업에서 기준보조율은 대부분 50% 가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보다는 의무적인 재원배분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통교부세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국가나 상위정부의 재정투자를 높이고, 지방에서 일반재원일 보통교부세를 특정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재정분권 및 재정형평화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보통교부세 배분율을 크게 인상하여 배분하도록 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정책적 보조사업의 매칭재원을 상회하는 일반재원을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보통교부세와 기능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시·군 전체
            	보통 교부세
            	.092**
            	0.039
            	-0.03
            	0.033
            	0.053
            	0.03
            	0.009
            	.081**
            	-0.018
            	.138**
            	.087**
            	0.069
            	.098**
          

          
            	시
            	보통 교부세
            	0.034
            	0.03
            	-0.049
            	0.032
            	.094*
            	.116**
            	-0.016
            	0.058
            	0.011
            	0.07
            	.089*
            	0.071
            	.121**
          

          
            	군
            	보통 교부세
            	.154**
            	0.061
            	.147**
            	0.041
            	0.045
            	-0.049
            	0.043
            	.111**
            	-0.018
            	.207**
            	.090*
            	-0.173
            	.099*
          

        

        
          
            주 :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제정되면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가 새로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기능별 세출에 대한 분석은 2008~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과『지방재정연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3. 보통교부세와 성질별 세출 간 상관관계
        시군 전체의 보통교부세와 성질별 세울 증감률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보통교부세 증감과 인건비, 민간이전, 기금전출, 투자경비의 증감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의 경우에 보통교부세와 성질별 세출 증감률에서 특히 기금전출, 투자경비의 증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의 경우에는 인건비,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투자경비의 증감과 양(+)의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통교부세와 성질별 세출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원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투자적 경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 이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에 지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통교부세의 증감은 인건비, 민간이전, 기금전출의 증감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 세입 증가분을 자율적인 재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5> 
				
          

          
            보통교부세와 성질별 세출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보통교부세
              	인건비
              	일반 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 이전
              	전출금
              	기타 전출
              	기금 전출
              	투자적 경비
            

          
          
            	시·군 전체
            	보통교부세
            	1
            	.087**
            	0.008
            	0.032
            	0.041
            	.098**
            	-0.003
            	-0.047
            	.237**
            	.158**
          

          
            	시
            	보통교부세
            	1
            	0.054
            	-0.004
            	-0.008
            	-0.012
            	0.054
            	-0.005
            	-0.038
            	.301**
            	.138**
          

          
            	군
            	보통교부세
            	1
            	.133**
            	0.019
            	.093**
            	.085*
            	.164**
            	-0.055
            	-0.063
            	0.019
            	.189**
          

        

        
          
            주 : 2005~2016년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내역』과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였음.
          

        

        

      

    

    

  
    
      Ⅴ. 결 론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배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실증적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보통교부세 증감이 지방의 재정지출 증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의 증감은 세외수입의 증감과 양(+)의 방향으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의 증감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와 기능별 지방세출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보통교부세 증감이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의 증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질별 지방세출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보통교부세 증감이 인건비, 민간이전, 기금전출, 투자경비 증감과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아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여지가 높은 방향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세입 부분에서는 보통교부세의 수입에 더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여지가 높은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수입이 증대되도록 지방세에 대한 확충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출부분에서도 자율적으로 활용하려는 특성을 보이나, 상위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매칭배분 등 의무적인 재원의 배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가 배분되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역수요에 대해 온전히 자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는 정부 간 재정이전이 지니고 있는 지배적 특성, 즉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재원을 이용하여 정책이나 지출 요구에 일치되도록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와 성질별 세출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보통교부세의 증감이 투자적 경비의 증감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체적 재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재정형평 기능과 지역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보통교부세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하여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에 의무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의 보통교부세 배분이 최소화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조사업의 중단 및 실패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나 상위정부의 재정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재정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배분도 중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정관리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의 세원 확대를 통한 자체세입 신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보조사업의 매칭 재원으로 소모되어 버리는 것을 극복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적 재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에 머무르고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 인과관계 분석까지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보통교부세를 통해 혼입된 세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명백하게 추적하여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정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출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더욱 의미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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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의 발전방향,” 『지방자치 정책Brief, 제55호』, 2018.10.
      

      
        2) 1969년 내국세의 17.6%를 법정교부율로 설정한 이후, 다소의 부침이 있었으나, 2005년 19.13%, 2006년 19.24%로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왔음. 이에 더해 2006년 부동산교부세 신설,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3) ‘영화관 운영동물 구조까지 “일단 뽑고 보자” ... ’ 철밥통 ‘확 늘린 지차제,’ 한국경제, 2018.11.12.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27790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related&utm_campaign=related_naver_all#Redyho
      

      
        4) 지방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함
      

    

    

  
    
      References
      
        
          	
          	
        

        
          	
            
              1. 
            
          
          	김재영(2018).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자체재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363-381.
        

        
          	
            
              2. 
            
          
          	김종순·홍근석(2011).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fungibility 가설 검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 259-283.
        

        
          	
            
              3. 
            
          
          	김종희(2014). “정부간 재정이전과 지방세 수입 간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6(1): 3-39.
        

        
          	
            
              4. 
            
          
          	김준현(2013).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입법과 정책』, 5(1) : 1-24.
        

        
          	
            
              5. 
            
          
          	김태일(1999).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3) : 403-417.
        

        
          	
            
              6. 
            
          
          	김택규(20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수준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지방재정』, 31 : 90-97.
        

        
          	
            
              7. 
            
          
          	김홍환(2016).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 127-152.
        

        
          	
            
              8. 
            
          
          	김흥주·박상철·구찬동(20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 507-537.
        

        
          	
            
              9. 
            
          
          	문병근·최병호·정종필(1998),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Flypaper Effect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경제학논집』, 7(1) : 165-185.
        

        
          	
            
              10. 
            
          
          	민기(2013). “보통교부세 배분구조와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의 개선방안”, 『재정정책논집』, 15(1) : 107-135.
        

        
          	
            
              11. 
            
          
          	배상석·류세은(2007), “지방교부세가 정책유형별 지방정부 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1) : 143-235.
        

        
          	
            
              12. 
            
          
          	배인명(2003). “지방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현대사회와 행정』, 13(2) : 55-82.
        

        
          	
            
              13. 
            
          
          	배인명(2010).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30 : 38-60.
        

        
          	
            
              14. 
            
          
          	배인명(2017a). “신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소고.” 『지방행정연구』, 31(3) : 21-49.
        

        
          	
            
              15. 
            
          
          	배인명(2017b). “이전재원의 지방재정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12(4) : 113-139.
        

        
          	
            
              16. 
            
          
          	서정섭(2010).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7-123.
        

        
          	
            
              17. 
            
          
          	송상훈 외(2011).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경기연구원.
        

        
          	
            
              18. 
            
          
          	심익섭 외(2017a). 『전환기 지방자치론』, 청록출판사.
        

        
          	
            
              19. 
            
          
          	심익섭 외(2017b). 『전환기 행정학』, 청록출판사.
        

        
          	
            
              20. 
            
          
          	오영균(2008). “재정분권과 연성예산제약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6(3) : 121-143.
        

        
          	
            
              21. 
            
          
          	이용환·김진덕(2018).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2. 
            
          
          	이재원(2016). 『국고보조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3. 
            
          
          	이창균·전지성(2015).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측정항목 별 재정력 형평화 효과 분석”, 『GRI 연구논총』, 17(3) : 185-215.
        

        
          	
            
              24. 
            
          
          	임상수(2015).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615-636.
        

        
          	
            
              25. 
            
          
          	임상수(2016).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22(3) : 101-145.
        

        
          	
            
              26. 
            
          
          	전상경(2006). “재정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및 지방재정규율.”, 『지방정부연구』, 10(1) : 325~341.
        

        
          	
            
              27. 
            
          
          	전상경(2011).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8. 
            
          
          	조기현(2017). “재정분권과 지방교부세의 역할-성과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55-177.
        

        
          	
            
              29. 
            
          
          	최병호(2017a). “보통교부세 세수확충 자체노력 유인제도의 재정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2(3) : 79-114.
        

        
          	
            
              30. 
            
          
          	최병호(2017b).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 방식의 정적성 분석: 지방세징수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4) : 247-268.
        

        
          	
            
              31. 
            
          
          	최원구·허등용·김진아(2017).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형평화 및 재정력순위변동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 59-93.
        

        
          	
            
              32. 
            
          
          	허원제·김영신(2016).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지방교부세와 지자체 행사경비 지출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3-50.
        

        
          	
            
              33. 
            
          
          	황소하(2017).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6(2) : 83-116.
        

        
          	
            
              34. 
            
          
          	황태연·신현철(2012).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산업경제저널』, 4(1) : 115-139.
        

        
          	
            
              35. 
            
          
          	Robin Boadway & Anwar Shah(2006).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Principles and Practice, The World Bank.
        

        
          	
            
              36. 
            
          
          	Rodden, Jonathan, Eskeland, Gunnar S., & Litvack, Jennie(ed.)(2003).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https://doi.org/10.7551/mitpress/3021.001.0001]
		
        

      

    

    

  
    
      저자 소개
      
        이용환 leeyongh@gri.kr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사회과학-도시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2016)”, “경기도 발전전략 과제(2015)”,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015)”, “경기도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방안(2015)” 등 다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도시행정, 지방자치 등이다.

      

      
        조경훈 khcho@knou.ac.kr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조직 및 인사관리, 공공갈등, 이민행정 등이다.

      

      
        김진덕 jdkim35@gri.kr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지방자치 등이다.

      

    

    

  OEBPS/images/big_22_1.jpg
‘GRI 2172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gri/42704/GRI_2020_v22n1_117_f002.jpg
27| B8

Xy

TH &






OEBPS/images/data/gri/42704/GRI_2020_v22n1_117_f001.jpg
e ¢ 32

o2

ro2rhlo

R H(=2 Al

RIEMI(S XAl

tHE X5 3

Y

A8xE
AeHREY)

S¥XE
(CI9AE =8

-/

=

t+19E X|E






